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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orld has entered an unprecedented phase because of COVID-19. Many countries have implemented 
quarantine policies such as social distancing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However, simply social 
distancing cannot solve the COVID-19 situation, so the formation of herd immunity through vaccination is 
needed. Each country intends to achieve herd immunity by vaccination policy, but it is facing difficulties due 
to the anti-vax movements. The Anti-vax movement is a type of social dilemma which is explained in the 
framework of game theory consisting of actors who are vaccinated and actors who avoid vaccination.  

According to the models, from the standpoint of unvaccinated people, it is rational not to be vaccinated if 
they can avert the risk of side effects from vaccination through vaccination avoidance and bandwagon for herd 
immunity. In particular, as it approaches achieving herd immunity, social pressure on vaccine evaders decreases, 
increasing the incentive to avert vaccination.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if the cumulative vaccination rate 
exceeded a certain level, the marginal vaccination rate was felt. To this social dilemma, this paper proposes 
mandatory vaccination and reviews domestic and foreign laws and precedents to check the legal logic of 
mandatory COVID-19 vacc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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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각 나라에서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중보건정책 수립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우리나라 역시 2020

년 1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국무총

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방역 대

책을 마련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모임 

제한 및 영업중단을 필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

성하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 세계적으로 접종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공중보건정책의 방향은 기존 한

계에 봉착했던 비약물적·물리적 조치 중심에서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달성으로 순회할 필

요성이 제기된다. 그런데 백신 접종에는 사회적 

딜레마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 먼저 사회적 딜

레마(Social Dilemma)란 개인의 합리성에 기초

한 개인의 행동이 모여 사회적 합리성을 가져오

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백신 접종의 경우 일

개인은 접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한편, 

집단면역의 혜택은 구성원 모두에게 동등하게 

분배되어 백신을 기피할 유인이 발생한다. 이러

한 이유로 많은 구성원이 백신 기피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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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사회는 집단면역을 달성하지 못해 개인적·사

회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된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백신 접종을 필두로 

한 공중보건정책의 정책 수단을 모색한다. 우선 

백신 기피 딜레마를 백신 기피의 유인 구조 및 

집단면역의 공공재적 특성을 기준으로 구분지어 

게임이론(game theory)과 사회적 딜레마 모델

을 이용해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백신 접종

에 내재화된 기피 유인을 최소화하고 집단면역

의 혜택을 백신 접종자 개인에게 개별화하는 방

법을 고찰한다. 또 세계의 백신 접종률과 백신 

접종 속도 등을 살펴보며 실제 백신 기피 딜레

마의 양상을 관찰 및 예측한다. 마지막으로 개

인의 백신 접종률을 제고하고 집단면역을 달성

하기 위해 어떠한 법적, 정책적 수단이 사용될 

수 있으며, 그 한계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1. 게임이론과 백신 기피 현상 

백신 기피 현상은 무임승차자의 딜레마와 용

의자의 딜레마의 모형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두 모형을 간략히 소개한 뒤 백신 기피 현상에 

적용하여 각각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무임승차자의 딜레마 

(1) 공공재 생산 게임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진 재화이다. 비배제성이란 개인 A가 

공공재에 접근성을 가진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개인 B의 접근성이 여전히 존재함을 의미한다. 

비경합성이란 개인 A가 공공재를 사용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개인 B의 접근성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음을 의미한다. 공공재의 비배제성

과 비경합성으로 인해 개인 A는 공공재 생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공공재에 대한 접근성과 사

용권을 가진다.  

  공공재 생산을 위한 개인의 투입량과 전체 공

공재 생산량 사이의 관계를 기준으로 공공재의 

유형을 나누어볼 수 있다[1]. 첫 번째 유형에서

는 개인의 투입량에 비례하여 공공재의 생산량

이 증가한다. 𝑁𝑁명의 구성원이 생산하는 공공재

의 총량은𝐺𝐺𝑁𝑁 = 𝑐𝑐1 + 𝑐𝑐2 + ⋯+ 𝑐𝑐𝑁𝑁의 식을 따른다. 

두 번째 유형에서는 공공재 생산에 하한선이 존

재하여 구성원 일부의 비용 투입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공공재가 생산된다. 공공재 생산에 𝑘𝑘명

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공공재의 총량

은 𝐺𝐺𝑘𝑘−1 = 0 , 𝐺𝐺𝑘𝑘 > 0의 식을 따른다. 마지막 유

형에서는 공공재 생산에 상한선이 존재하여 일

정 규모 이상의 비용 투입은 공공재 총량에 영

향을 미치지 못한다. 상한선 기준을 𝑘𝑘명이라고 

가정하면, 𝑁𝑁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공공재 총량은 𝐺𝐺𝑘𝑘 = 𝐺𝐺𝑁𝑁(𝑘𝑘 < 𝑁𝑁)과 같다. 

 

(2) 백신 기피 현상의 분석 

본 연구는 집단면역의 공공재적 특성에 주목

하고자 한다. 일단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개인 A

는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하지 않고 이득을 얻

을 수 있고, 개인 A가 집단면역을 통해 이득을 

얻는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개인은 백신을 기

피하면서도 여타 사회 구성원에 의해 생산된 집

단면역으로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집단면역은 ‘하한선과 상한선

이 병존하는 공공재’이다. 앞서 집단면역을 ‘집

단 내에서 구성원 대부분이 특정 감염성 질환에 

대한 면역력을 가진 상태’로 정의한 바 있다. 이

때 공공재로서의 집단면역은 달성 여부가 투입

비용의 총합보다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즉, 

집단면역 달성을 위한 면역률 목표 수치는 공공

재 생산의 하한선이자 상한선이 된다. 만일 전

체 접종률이 공공재 생산의 하한선인 면역률 목

표 수치를 상회하지 못한다면 다수의 접종에도 

불구하고 집단면역은 생산되지 않는다. 한편, 집

단면역이 일단 생산되었다면 더 많은 개인의 접

종에도 불구하고 집단면역으로부터의 추가적인 

이득은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공공재로서 집단면역의 생산은 ‘집단행

동의 딜레마’와 결을 같이 한다. 집단면역 달성

을 위한 개인의 선택은 ‘백신 접종’과 ‘백신 기

피’로 제한된다. 때문에, 개인은 자신의 접종이 

집단면역 달성에 미칠 확률을 고려한다[2]. 𝑁𝑁
명으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𝑛𝑛명의 구성원이 백

신을 접종했을 때 집단면역이 달성될 확률을 
𝑛𝑛
𝑁𝑁

으로 가정하면, 개인의 접종 이후 집단면역의 

달성 확률은 
𝑛𝑛+1
𝑁𝑁
이다. 합리적 개인 𝑖𝑖는 각 경우

의 효용을 비교하여 접종과 기피 여부를 판단한

다.  

논의를 종합하여, 집단면역 달성을 위한 백신 

기피 현상의 모형을 설계하고자 한다. 먼저, 집

단면역 달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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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득은 개인의 투입비용 규모와 관계없이 상

수 𝐵𝐵로 나타낼 수 있다고 가정하자. 다만 𝐵𝐵의 

규모는 사회의 총구성원 수 𝑁𝑁의 규모와 비례하

여 결정된다. 두 번째로, 서로 다른 개인은 백신 

접종의 비용을 상이하게 실감한다. 개인 𝑖𝑖가 실

감하는 비용을 개인 실감 비용 𝐶𝐶𝑖𝑖라고 하겠다. 

개인 실감 비용은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감, 개인적 거부감 등을 포함한다. 세 번째로, 

개인 𝑖𝑖는 백신 접종을 통해 사회적 차원의 이득

뿐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이익 𝑏𝑏𝑖𝑖를 얻는다. 기

본적으로는 백신 접종을 통한 면역력의 획득이 

𝑏𝑏𝑖𝑖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평상시 코로나19에 

취약한 구성원과 밀접하게 접촉할수록 개인적 

차원의 이득은 증가한다.  

개인이 백신을 접종했을 때 집단면역의 생산

으로부터 직접 기대할 수 있는 효용은 
𝑛𝑛+1
𝑁𝑁

× 𝐵𝐵

이다. 이때, 𝐶𝐶𝑖𝑖 와 𝑏𝑏𝑖𝑖 을 고려한 총 기대효용은 
𝑛𝑛+1
𝑁𝑁

× 𝐵𝐵 + 𝑏𝑏𝑖𝑖 − 𝐶𝐶𝑖𝑖와 같다. 한편, 개인 𝑖𝑖가 백신을 

기피한다면 백신 접종으로 인한 비용을 감수하

지 않을 뿐 아니라 개인적 이익도 발생하지 않

는다. 즉, 개인이 백신을 기피할 경우 개인에게 

기대되는 효용은 집단면역에 무임승차함으로써 

얻는 이득인 
𝑛𝑛
𝑁𝑁

× 𝐵𝐵  와 같다. 합리적 개인은 백

신 접종의 기대효용(
𝑛𝑛+1
𝑁𝑁

× 𝐵𝐵 + 𝑏𝑏𝑖𝑖 − 𝐶𝐶𝑖𝑖)이 백신 기

피의 기대효용(
𝑛𝑛
𝑁𝑁

× 𝐵𝐵)보다 클 경우에만 백신 접

종을 선택한다.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하는 개

인의 효용함수 는 다음과 같다. 

𝑛𝑛 + 1
𝑁𝑁 × 𝐵𝐵 + 𝑏𝑏𝑖𝑖 − 𝐶𝐶𝑖𝑖 ≥

𝑛𝑛
𝑁𝑁 × 𝐵𝐵 

𝑢𝑢𝑖𝑖 =
1
𝑁𝑁 × 𝐵𝐵 + 𝑏𝑏𝑖𝑖 − 𝐶𝐶𝑖𝑖 ≥ 0 

  
개인의 백신접종 효용함수 그래프 

즉, 개인은 
1
𝑁𝑁

× 𝐵𝐵 + 𝑏𝑏𝑖𝑖 ≥ 𝐶𝐶𝑖𝑖일 때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면역 달성에 참여한다.  

백신접종 정책의 요지는 효용함수를 조정함으로

써 개인이 종전에 비해 높은 비용에서도 백신 

접종을 합리적인 선택지로 판단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효용함수에서 구성원의 수 𝑁𝑁과 사회적 

차원의 이득 𝐵𝐵로 구성된 
1
𝑁𝑁

× 𝐵𝐵는 모든 구성원에 

동등하게 주어진 상수이다. 다만 𝑁𝑁의 규모가 클

수록 𝐵𝐵가 상쇄되기 때문에 국가는 집단면역의 

사회적인 이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백신 접

종을 독려해야 한다.  

다만 실제 정책 도입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

로 고려해야 할 변인은 𝑏𝑏𝑖𝑖와 𝐶𝐶𝑖𝑖이다. 집단면역 

달성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이득의 총량은 정

부 정책으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없다. 반면 백

신 접종에 대한 유인책과 제재책을 통해 정부는 

비교적 쉽게 개인적 이득 𝑏𝑏𝑖𝑖를 확대하고 개인 

실감 비용 𝐶𝐶𝑖𝑖를 축소할 수 있다.  

 
Figure 2. 정부의 유인책 제시 이후 개인의 백신
접종 효용함수 그래프 

, 정부 정책은 백신 접종자에 대해  

𝑏𝑏𝑖𝑖∗ − 𝑏𝑏𝑖𝑖 만큼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개인 실감 

비용을 𝑘𝑘(0 < 𝑘𝑘 < 1)배로 줄일 수 있는 방향성

을 설정해야 한다.  

 

2) 용의자의 딜레마 

(1) 백신 기피 현상의 분석 

백신 기피 현상은 용의자의 딜레마의 모형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용의자의 딜레마란, 두 

용의자가 각자 격리된 상황에서 심문을 받을 때 

나타나는 딜레마를 일컫는다[3]. 용의자의 딜레

마 상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able 1. 용의자의 딜레마 

 용의자 B 

용의자A 

 혐의 부인 혐의 자백 

혐의 부인 (-3, -3) (-7, -1) 

혐의 자백 (-1, -7) (-5, -5) 
  위의 표의 상황에서, 용의자 A와 용의자 B의 

게임의 해는 (혐의 자백, 혐의 자백)이 우월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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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해당 게임의 해에 

따라 용의자 A와 용의자 B가 받게 될 보수는 

(-5, -5)로 나타나는데, 이는 (혐의 부인, 혐의 부

인)이 용의자 A와 용의자 B에게 가져올 보수인 

(-3, -3)보다 낮다. 다시 말해, 용의자 A와 용의

자 B가 격리되기 전 혐의를 부인하기로 합의하

더라도 각자 격리된 상황에서 심문을 받는다면 

둘 모두 혐의를 자백해 둘 모두가 혐의를 부인

했을 때의 결과보다 낮은 보수를 받게 되는 결

과가 도출된다.  

백신 기피 현상은 모두가 백신을 맞아 집단 

면역을 형성하여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한다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나, 개인에게 백

신 접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면 기피하는 현

상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사회적 딜레마라고 볼 

수 있다. 용의자의 딜레마 모형을 활용하여 백

신 기피 현상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2. 백신 기피 현상과 용의자의 딜레마 

 사회 

개인 

 접종 기피 

접종 (90, 90) (-10, 0) 

기피 (100, 90) (0, 0) 
위 표는 사회가 집단면역을 달성했을 때 개인

이 얻는 효용을 100 , 개인이 백신을 접종했을 

때 감수하는 부작용의 크기를 -10이라고 가정한

다. 개인과 사회가 모두 백신을 접종받았을 경

우, 사회는 집단면역을 달성하고 개인은 백신 

접종의 부작용을 감수하고 있으므로 개인과 사

회의 효용은 90이 된다. 각 개인은 사회 구성원

들이 백신을 접종하여 집단면역을 달성하는 것

이 최적의 결과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입장에서 자신을 제외한 사회 구성원들이 백신

을 접종하여 집단면역을 달성하고 자신은 백신 

접종을 기피할 경우, 개인은 집단면역의 효용을 

누리면서 접종의 부작용은 회피할 수 때문에 얻

는 효용이 100으로 가장 크다. 따라서, 개인은 

접종을 기피하는 것이 최적의 전략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 구성원들이 최적 전략으로서 

백신을 기피하는 백신 기피 현상이 나타날 경

우, 사회의 집단면역 달성은 불가능해지며, 개인

과 사회의 효용은 0이 된다.  

 

(2) 용의자의 딜레마와 백신 기피 현상의 극복 

앞서 살펴본 용의자의 딜레마 현상은 게임이 

반복될 경우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4]. 용의자 A와 용의자 B는 결국 상대 

경기자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게임

이 종료된 후 상대 경기자에게 보복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게임이 일회성 게임이 아닌 

반복 게임일 때, 게임의 경기자들은 자신이 상

대 경기자를 배신할 경우 다음 턴에서 상대가 

자신에게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용의자의 딜레마 현상이 나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이때의 게임은 

무한히 반복되는 무한반복게임이어야 한다. 만

일 게임이 유한하게 반복될 경우, 매 회 게임의 

해는 단지 1회 게임의 해가 반복되는 상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한반복게임의 

어떠한 조건 하에서 용의자의 딜레마가 나타나

지 않는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아래의 표와 

같은 게임의 상황을 가정하자. 

 

Table 3. 무한반복게임의 기본모형 

 경기자 B 

경기자A 

 협조(c)  배신(nc) 

협조(c) (100, 100) (20, 150) 

배신(nc) (150, 20) (30, 30) 
이 게임에서 경기자 A가 경기자 B를 배신할 

경우 누리게 될 이윤의 흐름을 그래프로 나타내

면 다음과 같다.  

 
Figure 3. 용의자게임에서 A의 이윤의 흐름 

경기자 A가 경기자 B를 배신할 경우 누릴 

수 있는 당장의 이윤은 50이다. 그러나, 이후 

경기자 B의 보복이 이루어짐에 따라, 경기자 A

가 경기자 B를 배신할 경우 나타나는 이윤은 

매 기 70씩 감소하며,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

면 
70
r
이다. 즉, 경기자 A가 경기자 B를 배신할 

경우 나타나는 당장의 이윤인 50과 이후 경기

자 B의 보복에 따라 발생하는 이윤의 손실인 
70
r

을 비교할 때, 손실인 
70
r
이 더 크다면 경기자 A

는 경기자 B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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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r < 7
5
인 경우 각 경기자의 우월전략은 협조

가 되며, 용의자의 딜레마 현상이 나타나지 않

는다(Figure 3). 
무한게임의 핵심은 어떤 개인도 ‘종료시점’을 알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 집단면역(Herd Immunity)

은 유행 예방을 위한 국가 또는 지역사회의 면역

비율로서, 첫 감염자가 평균적으로 감염시킬 수 있

는 2차감염자 수를 의미하는 ‘기초감염재생산수

(R0 )’을 기반으로 예측된다. 질병관리청은 지역사

회 내 전파 감소 등을 위하여 코로나19 백신 접종

률의 목표를 전 국민의 70%로 두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

한 면역비율은 다양한 변수에 따라 변화한다. 정리

하자면, 백신기피 현상의 종료 시점인 집단면역 달

성의 기준은 접종률이 될 수 없고, 집단면역 달성

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면역비율 또한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백신 기피 현상은 종료 시점을 알 수 

없는 무한반복게임의 성격을 가진다.  

백신 기피 현상이 무한게임의 성격을 지닌다

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1회 게임에서 나

타난 백신 기피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는 결론이 도출된다.  

 

Table 4. 무한반복게임에서의 백신기피현상 

 집단 A 

개인 A 

 접종 기피 

접종 (90, 90) (-10, 0) 

기피 (100, 90) (0, 0) 
 

위 표는 개인 A와 집단 A간 백신 접종과 기

피의 선택 상황을 묘사한다. 2번 표와 마찬가지

로 사회가 집단면역을 달성했을 때 개인이 얻는 

효용을 100, 개인이 백신을 접종했을 때 감수하

는 부작용의 크기를 10이라고 가정하자. 개인이 

얻게 될 이윤의 흐름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

와 같다. 

 
Figure 4. 백신접종에서 개인 A가 얻는 효용 

개인 A만이 백신을 기피할 경우 개인 A가 누

릴 수 있는 당장의 이윤은 10이다. 그러나, 이

후 집단 A의 보복이 이루어짐에 따라, 개인 A

가 백신을 기피할 경우 나타나는 이윤은 매 기 

90씩 감소하며,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90
r
이

다. 즉, 개인 A의 당장의 이윤인 10과 개인 B

의 보복에 따라 발생하는 이윤의 손실인 
90
𝑟𝑟
을 

비교할 때, 손실인 
90
r
이 더 크다면 개인 A는 백

신을 기피하지 않는 선택을 할 것이다. 다시 말

해, r < 9인 경우 각 경기자의 우월전략은 백신 

접종이 되며, 백신 기피 현상이라는 사회적 딜

레마가 해소될 수 있다.  

<표 4>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개인 A와 집단 A가 있다고 할 때, 개

인 A는 백신을 기피하고 집단 A는 더 이상 게

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 아닌가? 집단 A가 백신

을 접종받아 더 이상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집단 A와 똑같은 성격을 가진 집단 B가 

등장하여 집단 B는 개인 A와 집단 A가 참여했

던 게임과 동일한 게임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집단 B가 백신을 접종받아 더 이상 게임에 참

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집단 B와 똑같은 성격을 

가진 집단 C가 등장하여 동일한 게임에 참여함

으로써 개인 A는 반복게임에 참여하게 된다.  

 

3) 정책 제안 

앞서 살펴본 두 가지 게임이론 모형을 바탕으

로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한다. 첫 번째로, 조건화(Conditioning)를 

통해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학교 및 의료시설 

등의 공공장소에 대한 접근성을 구별하여 설정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을 응용하여,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에게 적용되는 거리두기 단계를 다르게 하는 방

법을 제안한다.  

현행 방역 수칙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4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단

계별로 사적 모임 가능 인원 및 행사의 규모 등

을 규정한다[5]. 접종자와 미접종자에게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할 때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미접종자가 감염되지 않았다는 가

정 하에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접촉한다면, 접종

자는 백신의 부작용이라는 위험성을 감수하였기 

때문에 미접종자가 접종자에 비해 이득을 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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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된다. 이는 미접종자가 예방접종을 받

을 유인을 더욱 떨어뜨리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 접촉률(interaction rate)

를 낮출수록 가까운 미래에 백신 접종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6].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

르게 적용함으로써 크게 두 가지의 변화를 이끌

어낼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차별적 적용은 

백신 접종자 그룹에 더 유화적인 단계의 사회적 

거리 두기 수칙을 적용함으로써 접촉률을 낮추

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백신 접종자에

게는 2단계, 미접종자에게는 3단계의 수칙을 적

용한다고 가정해보자. 2단계에서는 8인 이하의 

사적 모임이, 3단계에서는 4인 이하의 사적 모

임이 가능하다. 만일 사적 모임에 미접종자가 

있으면 5인 이상의 모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접종자와 접종자의 접촉률이 감소한다. 아울

러 미접종자가 4명 이상의 접종자를 만나기 위

해서는 자신도 백신을 접종할 수밖에 없어 지속

적인 사회적 압박을 받게 된다.  

접종자를 인원제한에서 단순히 제외하는 질병관

리청의 초기계획이나, 접종자가 포함될 경우 미접

종자까지도 사적 모임 인원 완화의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는 현행 인센티브 방식은 백신 접종자

와 미접종자의 접촉률을 도리어 높이게 한다. 조건

화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접종자와 미접

종자에게 방역 수칙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두 번째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의 기

준의 재정비를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인과성의 

기준을 보다 완화하고, 세부 조건을 가능한 한 

사전에 구체화하여 백신 접종 희망자와 백신 접

종자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백신의 

부작용은 연령, 성별, 기저질환 여부 등에 따라 

큰 개인차를 보인다. 만일 심각한 부작용에 시

달릴 경우 국가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규정에 따

라 부작용 피해자에 보상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제30조 및 제71조에 의거 예방접종피

해조사단의 심의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이상반

응조사팀의 평가결과에 따르면, 7월 12일을 기

준으로 예방접종 후 신고된 사망사례 373건 중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한 건에 불과했다[7]. 

인과성의 무분별한 인정은 도리어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취지를 퇴색하게 한다는 점은 분명

한 사실이다. 다만 코로나19의 상황적 특수성에 

따라 가능한 한에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해 개인이 실감하는 비용을 축

소하는 방향을 제안하는 바이다. 

 

4) 정책적 한계와 그에 따른 대안 제시 
조건화를 통한 정책 제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차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백신 접종자에

게 명시적 혜택을 제공하고, 백신 미접종자에게 

사회적 압박을 유도한다. 아울러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의 적극적 인정은 개인 실감 비용을 

낮춰 부작용 우려감에 기인한 백신 기피 현상을 

완화한다. 그러나 상기 정책 제안 내용은 무임

승차의 딜레마 모델과 용의자의 딜레마 모델에

서 각각 한계를 보인다. 

우선, 무임승차의 딜레마 모형에서 개인적 이

익 𝑏𝑏𝑖𝑖와 개인 실감 비용 𝐶𝐶𝑖𝑖는 정부의 정책 개입, 

개인의 인식 변화 등 가변적 요인에 영향을 받

는다. 이때 정책이 목표로 하는 인센티브의 규

모와 실제 개인이 받아들이는 효용 증가분은 동

일하지 않다. 인센티브 정책에 대한 개인의 민

감도에 따라 개인이 실제로 느끼는 이익 증가분

은 상이하다. 개인의 생활 방식과 근로 형태에 

따라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Figure 5. 개인의 인센티브 내재화  
개인이 정책의 목표 인센티브 𝑏𝑏𝑖𝑖∗ − 𝑏𝑏𝑖𝑖 를 

𝑘𝑘𝑖𝑖′(0 < 𝑘𝑘𝑖𝑖′ < 1)배만큼 인식한다고 하자. 정책 도

입 이후 개인이 인식하는 이익의 증가분은 

𝑘𝑘𝑖𝑖′(𝑏𝑏𝑖𝑖∗ − 𝑏𝑏𝑖𝑖)이다. 개인은 정책이 목표로 한 인센

티브를 부분적으로만 내재화한다. 마찬가지로 

인과성의 인정을 통한 개인 실감 비용 축소 목

표는 개인의 민감도 𝑘𝑘𝑖𝑖 (0 < 𝑘𝑘𝑖𝑖 < 1)의 크기에 따

라 달성 정도에 차이를 보인다.  

가령 기저질환이 있어 백신 접종의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되거나, 생계 유지 등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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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금의 부작용도 원치 않는 경우 𝑘𝑘𝑖𝑖는 1에 

수렴한다. 𝑘𝑘𝑖𝑖과 𝑘𝑘𝑖𝑖′에 따른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정책이 도입되더라도 사회 구성원 다수에

서 𝑘𝑘𝑖𝑖가 1에, 𝑘𝑘𝑖𝑖′가 0에 가까울수록 무임승차의 

딜레마는 해결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용의자의 딜레마를 통한 백신 기피 

현상의 분석을 통해,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사

회적 압박을 통해 개인이 백신 기피가 아닌 접

종을 선택하도록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백

신 미접종자에 대한 사회적 압박은 시간의 흐름

에 따라 강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제시했던 그래프를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현실에 맞게 수정된 개인의 이윤

의 흐름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Figure 6.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사회적 압박을 
고려한 효용함수 그래프 
개인이 백신 접종 여부를 처음 선택한 t0기 

이후, 사회 전체적으로 접종자의 비율이 증가함

에 따라 미접종자에 가해지는 사회적 압박의 강

도는 매기 증가한다. 백신 접종률이 일정한 수

준에 도달해 신규 확진자 수가 안정화되는 시점

을 𝑡𝑡0 + 1 + 𝑁𝑁기라고 하면, 미접종자에 대한 사

회적 압박의 강도는 𝑡𝑡0 + 1 + 𝑁𝑁기를 기점으로 감

소할 것이다. 또한, 사회가 집단 면역을 이룬 미

래의 시점을  𝑡𝑡0 + 1 + 𝑁𝑁 + 𝐾𝐾기라고 두면 해당 

시점에 미접종자에 대한 사회적 압박의 강도는 

0에 수렴한다.  

조건화 정책의 핵심은 𝑡𝑡0 + 1 + 𝑁𝑁기 미접종자

에 대한 사회적 압박의 강도를   𝑝𝑝∗ − 𝑝𝑝만큼 증

가시킴으로써 사회적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데

에 있다. 조건화 정책은 사회적 압박을 통해 백

신 기피 현상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인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

다. 먼저, 사회적 압박의 강도는 조절할 수 없으

므로 조건화 정책의 효과는 기대와 다르게 나타

날 수 있다. 또한, 백신 기피자가 체감하는 사회

적 압박의 강도는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책

의 효과가 기대와 다르게 나타난다. 즉, 백신을 

기피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크거나 사회적 압박

을 통해 얻는 손실이 작다면 해당 개인에게 조

건화 정책은 크게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  

 위 두 모형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이후 백신 기피자에 대한 조건화 정책의 

효과가 체감한다는 정책적 한계가 도출된다. 만약, 

충분한 집단면역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백신 접

종률이 체감한다면 집단면역의 달성은 어려워진

다. 이하에서는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

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  

 

2. 실제 사례로의 적용과 백신 의무접종 

  앞서 제시한 백신 접종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

한 방안이 적용 가능한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세계 국가들의 백신 접종 현황을 분석하여 백신 

기피의 딜레마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백신 접

종률(VR; Vaccination Rate)와 한계 백신 접종

률(MVR; Marginal Vaccination Rate)의 개념을 

제시하고, 해당 개념을 실제 국가의 사례에 적

용하여 백신 기피 현상이 감소하다가 증가함을 

보이고자 한다. 더 나아가, 백신 기피 현상이 지

속적으로 감소하며 증가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

는 예외적인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예외적

인 형태가 나타나는 이유를 제시할 것이다. 

 

1) 분석에 사용되는 개념 정의 

  누적 백신 접종률(CVR; Cumulative Vaccination 

Rate)이란, 전체 국민 대비 백신 접종자 수를 나타

낸다. 

누적 백신 접종률: CVR = 
누적 백신 접종자 수
전체 국민 수

 

미국의 누적 백신 접종률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8].

 
Figure 7. 미국의 누적 백신 접종률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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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래프는 한 주(week)를 단위로 하여 미

국의 누적 백신 접종자 수와 접종률을 나타낸

다. 그래프에서 이웃한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주별 백신 접종률의 증가 속도를 나타내는데, 

이하에서는 한 주를 기준으로 백신 접종률의 증

가 속도를 한계 백신 접종률(MVR; Marginal 

Vaccination Rate per week)로 정의하겠다. 

한계 백신 접종률:  

 MVR per week =
금주  백신 접종자 수
전체국민 수

 

  미국의 한계 백신 접종률을 그래프로 나타

내면 다음과 같다. 

 
Figure 8. 미국의 한계 백신 접종률 

A점을 주목하면, A점 이후부터는 한계 백신 

접종률이 0에 수렴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음

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A점 이후 백신 기피 

현상이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이

유는 집단의 전체 접종률이 증가하고 집단 면역 

달성에 가까워질수록 그에 편승하려는 유인이 

커지기 때문이다.  

 

2) 한국의 경우 

Figure 9. 한국의 누적 백신 접종률(1차)[9]. 

한국은 2021년 초에는 백신 물량의 미확보로 

인해 초기 접종률이 저조했으나, 여름에 들어서

부터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10. 한국의 한계 백신 접종률 
한국은 미국과는 다르게 백신접종률이 60%를 

넘긴 이후에도 한계백신접종률이 크게 떨어지지

는 않았다. 다만 10월 이후 80%에 가까워지면

서 한계접종률이 떨어지는 A점을 보일 가능성

이 높다.  

 

3.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법적 검토 

1) 백신접종 정책의 단계 및 기본권과의 충돌 

  세계 각국의 백신접종의 정책은 그 강제성 정

도에 따라 크게 3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0]. 첫 단계는 국가가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아무런 입법적 관여를 하지 않고 예방접종을 개

인의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다. 두 번째 단계는 

국가가 법률의 제정을 통해 예방접종의 이행을 

권고하는 것이며, 약한 권고와 강한 권고로 나

뉜다. 마지막 단계는 국가가 접종 의무를 직접

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의무 불이행 시 형사

상, 행정상 제재를 받게 되며, 예외를 인정받고

자 하는 경우 개인이 직접 사유를 증명해야 한

다. 

  위의 3단계 구분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2단계, 

그 중에서도 강한 권고의 형태로 백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3단계를 택할 때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을 것이고, 이를 통해 집단 면역도 빠르

고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자명하나, 

3단계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가 없는 것은 '강한 

권고'를 훨씬 넘어서는 조치가 개인의 자유 및 

권리와 충돌하는 지점이 많기 때문이다. 예방접

종은 신체에 주사기를 꽂아 직접 백신을 주입하

는 행위이므로,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헌법 제

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헌법 제19조 

및 제20조에서 보장하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와

도 충돌한다. 따라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위해

서는, 먼저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의 법익과 이 

과정에서 제한되는 기본권의 법익을 철저하게 

비교 및 분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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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우리나라 법제상으로는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을 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

되는 불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예방접종의 법적 

의무화가 아닌, ‘강한 권고’의 수준으로 시행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0]. 그러나, 코로나

19는 한국에 전례 없는 확산세와 사회의 피해

를 야기하는 만큼, 한국의 법제 이외에 해외에

서 발생한 심각한 감염병과 관련된 백신 접종의 

사례를 살펴보아 백신접종의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 해외 법적 논의 검토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에서는 백신 접종을 '

권장'할 뿐, 연방법에서 필수 백신 접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실제로 예방접종 정책은 

주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미취

학 아동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특정 종류의 

백신을 접종받도록 규정하는 법이 50개 주에 

각기 존재한다. 관련 법령 중 일부는 종종 공립

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및 보육시설에도 적

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의 법적 정당성

은 1905년에 선고된 연방대법원 판례 

Jacobson v. Massachusetts에 근거한다[11]. 

당시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천연두가 유행했던 

케임브리지 지역에서 21세 이상의 성인들에게 

백신접종을 의무화하였고, 접종거부자에게는 벌

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천연두 예방접종 부작용

의 피해자였던 제이콥슨은 매사추세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수의견을 작성한 연방대

법원의 주심 할란(Harlan)은 사회계약론과 국가

경찰론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주 정부의 백

신 접종 의무화의 헌법적 정당성을 논파하였다. 

다수의견에 따르면, 헌법적 권리는 인민이 국가

에 자발적으로 자유와 권리를 양도한 근본적인 

"사회계약"에 근거하고, 전염병의 창궐이 심해 

공공의 안전이 침해될 때에는 주의 권위가 개인

의 권리에 우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11], [12]. 

이후 1922년에 있었던 다른 판결(Zucht v. 

King)에서, 연방대법원은 백신 접종을 공립학교 

등의 입학요건으로 설정한 주법이 헌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예방접종 의무화의 

합법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13].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법적 논의가 이루어

진 다른 사례로는 프랑스 국사원(le Conseil 

d’État)의 2019년 판결인 프랑스백신자유연맹 

판례가 있다[14]. 2018년에, 프랑스 보건부장관

은 기존에 존재하던 필수예방접종 백신 3종에 

추가적으로 8종의 백신을 필수로 규정한 데크

레(décret)를 발표하였다. 이에 프랑스백신자유

연맹에서는 최고행정재판소인 프랑스 국사원에 

해당 데크레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백신 접종의 

의무화는 사생활과 사상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

하기 때문에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

한 유럽협약 제8조와 제9조에 어긋난다는 것이

다. 그러나 국사원은 필수 예방접종 백신 11종

이 공중보건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추가된 8종의 예방접종 백신

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제한적이기에, 

예방접종이 가져다주는 이익이 그 위험성을 상

회한다고 보았다. 

 

3) 현 사태에의 적용 및 소결 

  이렇게 미국과 프랑스의 법령과 판례를 통해, 

해당 국가에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법적 근

거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연

방대법원 판례에서는 당시 전염병으로 인한 상

황의 심각성에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법적/행

정적 제재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프랑스 국사원 판례에서는 일반적

인 상황에서, 필수접종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강조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법적 논의를 코로나19에 적용해볼 때, 

큰 틀에 있어서 예방 접종의 의무화 자체는 충

분히 법적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코로

나19로 인한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숫자의 감

염 및 사망 사례, 지역경제 및 세계시장의 침체, 

사회적 자원의 낭비 등을 고려하면 백신 접종 

의무화를 통한 집단면역의 달성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개인의 권리를 불가피하게 제한할 수 있

는 법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해외의 판례와 법적 논리를 그대로 한

국의 코로나 방역에 적용하기에는 몇 가지 예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한국에서 

바로 형사 및 행정적 제재를 시행하기에는 한국

적 현실에서의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학설과 

판례 등의 법적 논의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

라서 한국에서는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사회

적 합의 과정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논

의와 검토 없이 진행하였을 때 큰 반발에 부딪

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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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코로나 백신 자체의 안전성에 대한 문

제가 존재한다. 원칙적으로 백신 개발에서 최종 

승인까지는 10여 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그 시급성이 인정되어,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식품의약청(FDA)에

서 긴급사용승인을 받아 접종이 허용되었다. 앞

서 분석한 프랑스 국사원의 판례에서는 백신의 

검증된 안전성과 효과가 의무화 정당화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기 때문에, 코로나19 백

신 의무화 도입 이전에 백신 접종의 안전성에 

대한 의학적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Conclusion 
본 연구는 백신 기피 현상을 무임승차의 딜레

마와 용의자의 딜레마라는 게임이론의 틀을 이

용하여 설명하고, 백신 기피의 딜레마를 모델화

하여 개인과 사회의 효용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조건화 정책을 제안하여 정책의 실현 

가능성 및 한계를 검토하였다. 또한 백신 접종

률의 증가 속도를 나타내는 백신 한계접종률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실제 국가들의 백신 접

종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백신 접

종 기피 현상을 이론적 틀과 모형으로 분석하

고,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문제 상황에 대

응하는 적절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였다는 의의

를 가진다. 또한 백신 접종 의무화의 법적 효력

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의의 또한 가지

고 있다.  

다만 한편으로는 백신 의무화 정책 검토에서 

선행되어야 하는 의학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백신 접종 의무화를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은 일반적인 다

른 백신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개발되었고, 임상 시험의 절차도 단순화되

었다. 또한 각국에서 사용 승인을 받을 때에도 

긴급사용승인이라는, 보다 낮은 기준에 따라 검

증되었다. 따라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도입 

이전에, 백신 접종의 안전성에 대한 의학적 검

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의 확률, 강도, 지속 

기간, 감염 취약군 등을 분석하여 백신 접종으

로 인한 불이익의 기댓값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 분석, 실제 

접종 사례 데이터에 대한 분석 등, 시간과 고도

의 의학적 지식이 요구되는 복잡한 과정이기에, 

관련 분야에서 후속 연구를 포함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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